
27 구글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까?

∙장 자크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 계약론]에서 시민 전체의 의지를 ‘일반의지’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의회제나 정당정치에 좌우되지 않는 일반의지에 기초한 통치야 말
로 이상적이라는 사고를 제시했다.

∙아즈마 히로키는 집단 지성을 불특정 다수에게서 뽑아내는 기술의 성공 사례로 구
글을 뽑고, 같은 구조를 확장시켜 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구글은 비밀주의로 악명이 높으며 검색 결과
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은 극비로 운영되어 있어 극소수의 일부 관계자밖에 접속할 수 
없다. 구글에 의지하는 민주주의는 극히 한정된 몇몇 사람들밖에 관여할 수 없는 알
고리즘과  시스템, 즉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
를 내포하고 있다.

∙시민 전원의 일반의지를 수렴하기 위한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극히 일부 인원에 의
해 통제된다면 그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일반의지가 정말로 시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보증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극단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내포
한 시스템이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면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 빅브라
더와 같은 절대권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집합적인 의사 결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그 집단 속에 있는 가장 현명한 사
람의 판단보다도 질 높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인공지능이나 통신기술이 이렇게까지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고대 그리스 때와 본질
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민주주의의 운영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아니면 진화하는 
테크놀로지를 어떠한 형태로든 운영에 이용할 것인가? 현대의 사회 운영방식에 많은 
사람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프로세스의 블랙박스화를 초
래할 수 있는 일반의지에 의한 운용에는 커다란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그 사이 어느 
선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나갈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다.


